
vol. 91
ISSN 2508-593x

|발행인(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) |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3층 |031-267-9368 |http://ggwf.gg.go.kr | 2017.02.16. 

01 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복지허브화 전국 1,152개 읍면동 추가 실시

  01 주요 내용

Ÿ 복지부는 ’16년부터 시작된 ‘읍면동 복지허브화’사업을 올해 1,152개 읍면동에 확대 추

진한다고 발표(2017. 2.14)

-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　’16년 1,094개에 이어 ’17년 1,152개가 추가 확대되어 전체 읍면동

(3,502개)의 64%인 2,246개에서 추진될 예정

- 복지부와 행자부는 ’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여 전 지역 주민이 

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

- 복지허브화사업을 통해 읍면동은 과거에 복지사업 접수 창구 역할에서‘어려운 이웃 발굴, 필

요서비스 지원, 사례관리’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

- ’16년 주요 실적: 방문상담 1,067천 건, 서비스연계 912천 건, 지역주민 71천명 참여, 민간자원 

약 223억 원 연계

<표> ’16～’17년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현황

     

구분 복지허브화 적용 
읍면동 계(A)*

맞춤형복지팀
설치 읍면동(B)** 기본형(C)

권역형
계 중심동(D) 일반동(E)

2017년 1,152 798 618 534 180 354
2016년 1,094 738 576 518 162 356
누계 2,246 1,536 1,194 1,052 342 710

       * A=C+D+E   ** B=C+D ( 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읍면동)
        * 2015년 12월 말 전국 읍면동사무소 수 : 3,502개소

Ÿ 또한,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신속하게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구와 시도의 

추천을 받아 성공 노하우를 공유·확산할「’17년 복지허브화 선도지역」36개 읍면동을 선정

- 선도지역은 복지부로부터 지역별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받으며, 후발 지자체에서 내방하는 경우 노

하우를 교육하고 운영 자료를 공유할 뿐 아니라, 인근 지역 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

- 경기도의 ’17년 선도 지역: 광명시(소하1동), 양평군(용문면), 남양주시(진접읍), 파주시(파주읍)

  02 경기도 시사점

Ÿ 경기도는 복지허브화 실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

스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예정

-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해에 이어‘복지허브화 추진단’을 합동으로 구성하여 ’17년 신규로 

실시되는 147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담당공무원 및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의 교육 실시 예정

-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인력의 역량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

있어 시군 상황에 맞춘 컨설팅을 실시(일반컨설팅, 집중컨설팅, 긴급컨설팅)할 계획

Ÿ 공공 전달체계 개편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민간전달체계에 대한 변화 방향을 제

시하고 공공과의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노력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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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건·복지관련 법률 제·개정

 

Ÿ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보건·복지관련 법안이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, 법률안

별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함

분야 주요 내용

보건

보건의료기본법 [일부개정, 시행 2017.2.8.]
‧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 : 5년마다 실시 후 결과를 공표하고, 정책  
수립 기초자료로 활용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[일부개정, 시행 2017.8.9.]
‧ 자살시도자 및 가족, 자살자의 가족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정책 수립‧시행의무 추가
‧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 심리부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[제정, 시행 2017.8.9.]
‧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
‧ 요양급여,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, 간병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
‧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,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 
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

장애인 
복지

장애인복지법 [일부개정, 시행 2017.8.9.] 
‧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: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,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‧운영   
근거 마련, 장애인에 대한‘강제노동행위’금지 및 처벌 규정 마련, 금치산자 ․ 한정
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*으로 변경

‧ 장애인 가족 지원 :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수행 기관을 지정․운영하는 근거 마련
‧ 장애인 관리체계 개선 :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등에 있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
있도록 하고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심사를 받도록 함

장애인연금법 [일부개정, 시행 2017.8.9.] 
‧ 장애인연금의 수급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: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, 시행 2017.2.8.] 
‧ 범죄 억지력 확보 : 벌금형을 징역 1년당, 1천만 원으로 정비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[시행 2017.2.8.] 일부개정
‧ 우선구매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시행

주거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[제정, 시행 2018.2.9.] 
‧ 현행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규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관하여 사업   
절차를 간소화/활성화 추구 : 건축규제완화,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  
기구 지정, 임대관리업무 지원,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

‧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 
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

기타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, 시행 2017.8.9.] 
‧ 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고 휴‧폐업 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이관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17.2.13.]
‧ 제3국 체류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정착금 산정에 가산금 지급을 고려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[일부개정, 시행 2017.3.1.]
‧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과목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ㆍ세
출예산과목을 재편성 

‧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어린이집은 회계연도마다 일정
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

02 경기도 시사점

Ÿ 제·개정된 법에 따라 경기도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

는 한편, 관련 복지시설이나 사회서비스 기관에 변경된 법령 정보를 제공

- 경기도는 상기 법에 근거한 관련 조례 내용을 검토하여 개정(안) 발의

- 새로운 전달체계(예.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,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) 설치를 요구한 경

우 설치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남설(濫設)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

01 주요내용

* 민법이 2011. 3. 

7. 금치산ㆍ한정치

산제도를 폐지하고 

성년후견제도를 도

입하는 내용으로 

개정되어 2013. 7. 

1.부터 시행

또한, 피성년후견

인, 피한정후견인 

등 사회적 약자의 

소송능력 확대 및 

고령자, 장애인 등

의 의사소통을 돕

는 진술보조인 제

도를 신설한 개정 

「민사소송법」이 

2017. 2. 4.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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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시․도/시․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경기도의 인구이동 현황

Ÿ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, 전출입자 규모 또한 전국 최고

Ÿ 지난해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는 182.5만 명,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유입된 

인구는 195.9만 명이며 순이동은 13.4만 명

- 전출보다 전입인구가 많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·세종·충남·세종·인천·충북·경남 

등 총 7곳이며, 서울의 경우 지난해 인구이동을 통해 약 14만 명의 인구가 감소
 

<표>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현황(2016)

지  역 전  입 전  출 순이동 지  역 전  입 전  출 순이동
전  국 7,378,430 7,378,430 0 경  기 1,958,593 1,824,976 133,617
서  울 1,515,602 1,655,859 -140,257 강  원 223,484 221,592 1,892
부  산 459,015 480,407 -21,392 충  북 202,679 197,668 5,011
대  구 328,228 337,488 -9,260 충  남  286,764 271,446 15,318
인  천 441,646 435,869 5,777 전  북  248,188 252,607 -4,419
광  주 213,176 221,074 -7,898 전  남  234,132 237,337 -3,205
대  전 219,252 229,883 -10,631 경  북  315,652 318,803 -3,151
울  산 148,190 155,812 -7,622 경  남  411,952 410,180 1,772
세  종 65,052 35,236 29,816 제  주  106,825 92,193 14,632

Ÿ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전출자보다 전입자 규모가 크지만, 연간 인구 순유입 규모는 지난 

2002년 31.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였다가 최근 다시 상승
 

<그림> 경기도 인구 순유입 현황

  

Ÿ 경기도 전입자의 56.4%는 서울에서 이동하였으며 주요 사유는‘주택’과‘직장’

- 경기도 전출자는 주로 서울·인천·충남으로 이동하며, 그 사유는 주택, 직장, 가족 순

- 전입자의 대부분은 서울의 전월세가 상승으로 교통여건이 좋으면서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

낮은 곳으로 이동한 것이며, 도내 사업체 수 증가*도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

Ÿ 인구 1,300만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으로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

교통여건 유지 및 개선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노력 지속

- 따복마을, 따복하우스 등 경기도만의 주거정책을 지속추진하고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주거안

정성을 더욱 강화

2. 재단 주요행사 안내

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『2016년 국내인구이동통계』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인구이동 현황
과 주요원인을 분석 정리 

행사명 주요내용

경기복지거버넌스

워크숍

∙ 일  시 : 2017. 2. 27.(월) 14:00
∙ 장  소 : 화성YBM연수원
∙ 내  용 : 2017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실무회의별 의제 및 추진방향 논의
∙ 참  석 : 경기복지거버넌스 실무위원 등 150명

(단위: 명)

*2002년 54만

754개 → 2014년 

81만260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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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FACT CHECK

지자체 복지사업 2배 증가, 생색내기 VS 복지체감도 향상

지자체 신규 복지사업 수는 2014년 26건에서 2016년 300건으로 2년 새 10배가 증가했으며, 생
색내기가 많다(한국일보 2017. 2. 9, ''지자체 복지사업 2년새 10배… 생색내기도 많다'')

Ÿ 해당 기사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'질' 보다는 '양'에 초점이 맞춰져  

수준 미달이거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수라고 지적

- 신규복지사업의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(54%)이 보훈(58건), 노인(51건) 및 장애인(53건) 분야이

며, 그 외 여성 위생용품지원 14건, 출산융품 및 비용지원 26건, 난임부부시술지원 6건, 어린이

집 차액보육료 지원 8건 등으로 구성 

Ÿ 그러나, 이러한 신규복지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 

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노력이며, 실제 지역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맞는 이색 복지 사업

들도 상당수 존재

- 경기도는 폐지 줍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방한복과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야광조끼, 

야광봉, 안전장갑 등을 지원하여 호응도가 높으며, 

- 전남도의 치매노인용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, 수원시의 아동 주치의사업 등도 긍정적 평가

Ÿ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'중복', '선심성'이라는 편견으로 시작조차 

어렵게 하여 창의성을 사장시키고, 지자체 복지사업의 역량강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

Ÿ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 확대는 바람직하나 생색내기나 선심성이 되지 않

도록 중앙정부는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되,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

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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Ÿ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이동자 수는 총 737.8만 명이며 시도 간 이동률은 4.8%, 시도 내 이

동률은 9.6%로, 시도 내 이동이 전체 이동자의 66.7%(492.5만 명)을 차지

- 전년대비 시도 내 이동은 5.4%(27.9만 명), 시도 간 이동은 3.8%(9.8만 명)이 감소

- 도내 시군구별 순이동률에서 과천(-8.5%)의 순유출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순유입률이 

가장 높은 지역은 하남(23.3%)

Ÿ 시도 내 이동 사유는 주택(51.9%)이 많고, 시도 간 이동 사유는 직업(33.3%)의 비중이 높음

Ÿ 연령별 이동률을 살펴보면 20대(21.5%)와 30대(21.4%)의 이동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

타난 반면 60대 이상부터는 이동률이 10% 미만

시도간, 시도내 이동률 추이(%) 전입사유별 이동자 구성비 (2016) 연령별 이동률(%), 2016

  자료 : 통계청, 『2016년 국내인구이동통계』


